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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…출국금지 등 제재조치
- 출국 금지(117명), 운전면허 정지(43명), 명단 공개(4명) -

□ 여성가족부는 제36차(6.10~6.11)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

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(합계 164명)를 결정했다.

  ㅇ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, 운전면허 정지 43명, 명단공개 

4명이다.

□ 제재조치 시행(’21.7.) 이후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

 ㅇ 현재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(중복 제외)은 630명이며, 이 중 

163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다. 

<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(’21.10.~’24.6.) >

(단위: 명)

   

구  분 계 ’21.하 ’22.상 ‘22.하 ’23.상 ‘23.하 ‘24.상

출국금지 요청 787 9 42 74 150 217 295
운전면허 
정지요청 583 16  98 117 120 110 122

명단공개 87 2 11 17 21 21 15

합 계 1,457 27 151 208 291 348 432

□ 한편 올해 3월 ｢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개정으로 9월

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

제재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.

    * (현재) 이행명령 → 감치명령 → 제재조치

      (개선) 이행명령 → 제재조치 

  ㅇ 이에 여성가족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재조치 대상을 구체화

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(5.28.~7.8.) 중에 있다.



 

※ 대통령령 개정령안(안) 주요내용

 ◆ 운전면허정지, 출국금지,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기준

  - ｢가사소송법｣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

“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”이거나 “｢가사소송법｣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

의무를 3기(期)이상 이행하지 않은” 사람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

거쳐 제재조치(운전면허정지, 출국금지, 명단공개) 가능

□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“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

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 되는 

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”이라며,

  ㅇ “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

추진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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